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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인공지능(AI)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조창원 특파원】중국 지도부가 최근 인공지능(AI)를 주제로 한 단체학습을 실시
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같은 일사불란한 산업정책 대응에 혀를 내두르는 서방 국가도 많
다. AI가 향후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이끌 핵심분야이기 때문이다.

  
AI를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범위와 AI의 윤리 문제
다. 전자는 AI활성화를 통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야겠다는 각국 정부의 정책과 연관된
다. 후자는 AI의 과도한 활용이 인류의 근간을 뒤흔들고 기존에 정립된 윤리 문제와 충
돌할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최근 AI의 관심은 윤리문제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AI활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AI 활용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정키로 한 내용에도 이같은 고민들이 담겨
있다.

  
AI활용 주요 원칙 가운데 첫번째 항목은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라는 대목이다. 신중한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 조치 및 AI의 결정과정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임도 주목할 기준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AI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더라도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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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취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인간이 책임지게 한다는 데 있
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정보기술) 공룡
기업이 AI개발을 주도하면서 활용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중국의
AI굴기에 맞서기 위해 EU주도로 연말까지 AI윤리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U의 윤
리지침 역시 AI의 판단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할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불리는 기업들이 AI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국가에서 AI 정책의 큰 틀을 잡고 기업에 과제를 던져주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AI
활성화와 윤리 문제는 국가 관할 사안이다.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광범위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유리하다. 반면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검열과 외부 정부의 차단이 AI 활성화
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채팅 메신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직설적인 답변이
이어지면서 관련 서비스가 전격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공산당과 중국몽을 부정
하는 답변들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AI 활성화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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